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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 도  자  료
배포일시 2017. 11. 1.(수) 총 2매

담당
부서

국토교통부
녹색건축과

담 당 자
·과장 송시화, 사무관 유철규, 주무관 김구

·☎(044)201-3770, 3773

보 도 일 시
2017년 11월 2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11. 1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유가족, 사망자 보유 건축물정보 확인 가능해진다.

“2018년 9월 1일부터 갑작스런 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건축물 

소유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다.”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축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사망자 보유 

건축물현황을 유가족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건축행정 서비스를 

2018년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.

ㅇ 현재 건축물의 주소를 조회하여야 소유자를 알 수 있어, 여러 채 

건물 보유자가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

유가족들이 이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나,

ㅇ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유가족이 사망한 자의

건축물 소유정보를 가까운 구청에 신청하면 모든 건축물 정보를

알 수 있게 된다.

ㅇ 아울러, 개인이 자신 보유의 건축물 소유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도

마찬가지로 가까운 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.

□ 한편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

소유자의 주소를 실제와 같게 정비토록 의무화함으로써 행정

낭비를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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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변경은 소유자가 등기소에 주소변경을

신청하여야 변경된 주소가 반영되나,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

실제 주소와 건축물대장 상 주소가 다른 경우(불일치율 약 60%)가 

더 많았으며,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보낸 

안내서가 되돌아오는 등 시간․금전적 행정낭비가 많았다.

ㅇ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주소 정비는 국토부가

건축행정정보시스템(세움터*)을 통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

자치부와 전자적으로 처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

추가되지 않고 안내서 교부 등에 드는 행정낭비를 획기적으로 

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.

* 건축행정정보시스템(세움터)은 건축 인허가(주택사업계획 승인 등을 포함)
모든 과정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이 허가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관계 서류도
전자적으로 제출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전산시스템을 말한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

유철규 사무관, 김구 주무관(☎ 044-201-3770, 377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